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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

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

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

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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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주택 마련은 가족 형성 및 확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출산을 계획하고 실천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거는 중요하고 또한 선호된다. 출산에 의한 가족 구성원 증가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높은 주택 마련 비용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유인이 된다. 

이들의 연관성을 첫째아~셋째아 출산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둘째아까지 전세에서 출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마련 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주로 첫째아 

출산에서 나타났는데, 부채의 부정적 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간 상환하는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산을 할수록 더 넓은 주거 면적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에 무리가 없고,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 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형성 시기의 첫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보다 넓은 면적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1.4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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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삶을 위하는 데 있어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통해 그 필요

를 채우려 한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0)에 

따르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1%로 우

리나라 사람들의 주택 보유 의식은 매우 높다. 이처럼 주택을 

보유 내지는 소유하려는 데에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

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1) 그러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

해 내 집 마련은 꿈에 그치거나 마련을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되었다. 실제 현실에서 주

택 마련은 주택 소유로만 연결되지 않고(최막중, 강민욱, 

2012), 자가, 전세, 월세 등 다양한 점유 형태로 나타나며 또

한 계속 변화한다.

주택 마련은 생애주기와도 관련된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의 독립, 파트너 형성(partnering), 출산 등 생애 단계별로 적

절한 주택에 대한 선택 상황에 직면한다(Flynn, 2017). 특히 

한국 사회에서 파트너 형성은 대부분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

며, 가족 형성의 첫 주택 마련 시점이 된다. 그러나 높은 주택 

가격은 가족 형성 시기를 늦추거나 가족을 형성했더라도 주거

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출산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부부는 향후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거나 어느 정도 예상 혹은 기대될 때까지 출

산을 연기할 개연성이 발생한다. 문제는 출산의 대부분을 담

당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 이내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율은 42.9%(통계청, 2020a), 혼인한 지 5년 된 초혼 신혼부

부 중 5년 동안 무주택이었던 부부는 40.7%나 된다(통계청, 

2021).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은 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나 월세에서 출산을 고민하고, 출산하

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서 기혼여성들이 ‘신혼집 마련 지원’을 가장 필요한 결

혼 정책으로 꼽은 맥락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이소  외, 

2018, p.278).

그렇다고 주택 소유가 출산 이행을 무조건적으로 담보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이상 저축만

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대출

을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부채의 경제적 부담

은 출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 비용 부담과 결부되어 출산 연기

나 포기의 유인이 된다. 2019년 신혼부부 통계(통계청, 

2020a)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혼인 5년 차 이내 초혼 신혼부

부 중 89.6%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4,674만 원으로 그 수준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관

계는 주택 구매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세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같은 조사에서 혼인 5년 차 이내 무주택 초혼 신혼부부

의 대출 보유 비중은 83.0%, 대출 잔액 중앙값은 8,790만 원

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전·월세가 구분되지는 않았으

나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이상림, 이지혜

(2017)는 주택은 일반적 재화의 소비와 달리 저축-구매-대출 

상환의 매우 긴 시간의 구매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출산의 선

택과 이행, 그리고 주택 마련은 경쟁적 선택 관계를 형성한다

고 분석했다. 

생애주기 차원에서 주택 마련 시점은 가족 형성 시기뿐만 

아니라 가족 확대 시기에도 찾아온다. 출산 또는 추가 출산에 

의한 가족 구성원 증가는 더 넓은 생활 공간(면적)의 새로운 

주택 마련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출산 전 거주 

주택의 면적, 주택 가격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는 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은 신혼 초에는 보다 저렴한 

소규모 주택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이후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출산 이행이 맞물리면서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

운 주택 마련은 주택 점유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소득과 자산 축적을 통해 자가로 이동할 수도, 더 넓은 면적을 

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전세를 구할 수도 있

다. 당시 가계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가족 확대 시기의 주

거 안정성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혹은 유지되기도 할 것이

다. 물론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

거나 새로운 주택 마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일정 수준까지만

(예: 첫째아) 출산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처럼 주택 마련은 주거지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주택 마련은 가족의 형성과 확대(변화)에 밀접히 관련된 요소

로, 주택 마련은 가족 사건(family events)의 배경이 되고 동시

에 가족은 주택 마련(housing events)의 배경이 된다(Mulder 

& Lauster, 2010). 그리고 이러한 결합(conjunction)은 개별 

1)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이유’로는 주거 안정 89.7%, 자산 증식 수단 7.1%, 노후생활 자금 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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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경제적 상황에서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 3가지 요소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출산 시기

와 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의 상호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출산 의향이나 계획 또는 

생애적 차원에서의 출산 경험 여부나 총(현재) 출생아 수가 

아닌 실제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동학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과 분석은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일반적 공감대

를 넘어 다양한 분석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택 소유 관점에서 높은 주택 

가격이 ‘연기된 출산(delayed childbearing) →가족 규모 축소’

를 가져온다고 말한다(Krishnan & Krotki, 1993; Mulder, 

2006b; Simon & Tamura, 2009; Flynn, 2017). 사람들은 가

정을 꾸리기 전에, 적어도 가족 형성 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하

기 원하고(Clark, 2012), 첫 출산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

향이 있다(Feijten & Mulder, 2002). 그러나 높은 주택 가격

은 간접적으로는 파트너 형성 자체를 억제하여 부모로의 이행

을 지연시키거나(Flynn, 2017) 자녀 양육 비용과 직접적인 경

쟁 관계를 형성하여(Courgeau & Lelièvre, 1992) 출산을 연

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외 연구들은 

첫째아 출산 당시 여성의 연령에 대한 분석이 많다(Murphy 

& Sullivan, 1985; Simon & Tamura, 2009; Clark, 2012; 

Öst, 2012). 

특히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은 둘 다 가족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되기에 부부는 

출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적 관계는 

대체로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된다. 서론에 기술했듯이 현재 신

혼부부들은 자가든 전세든 주택 마련에 있어 대출을 많이 활

용하고 있는데,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장기간 발생

한다. 대출을 차치하더라도 주거가 불안정한 부부들은 이후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당 기간의 저축이 필요하며, 이 

역시 출산 이행에 부정적일 수 있다. 자녀 양육 비용 또한 일

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지출을 요하며, 추가 출산이 있을 경

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심지어 자녀 양육 비용(특히 사

교육비)은 그 자체로도 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가 출산

을 억제하기도 한다(송헌재, 2012).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계 

소득과 자산이 축적되어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이 동시에 부

담 가능한 시점까지 이들의 경쟁 관계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

성이 크다. 여기에 직장 내 승진, 임금 상승과 같은 출산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효용(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김현식, 

2017),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 간 경쟁 관계는 더욱 복잡

해진다. 

그러나 대출에 따른 부채 상환이 무조건적으로 출산 이행

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

히 정부의 주택 자금 지원 정책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

세자금 대출 등이 그렇다. 이들 제도의 특성 중 하나는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2) 즉 대출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높

은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주택 마련 비용을 부담 

가능한 선으로 낮추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되, 대출이 

없었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주택 마련 시기를 앞당기

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와 관련, 정의철(2005)은 모기지론이 자산 제약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켜 초기 구매 자금이 부족한 주택 소유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결국 이렇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출산 이행의 맥락에서는 가족 형성과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짐을 뜻한다. 만약 대출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채가 존재하더라도 

가족 형성과 확대를 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가임 기간을 고려

했을 때 그 시기를 앞당길수록 출산(추가 출산)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상림, 이지혜(2017)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혼인 초기에는 부채가 첫째아 출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Mulder & 

2)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 등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했다(금융위원회, 2021). 기존의 최대 30년 상환 기간을 
10년 더 연장한 것이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역시 최대 10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2021. 7. 13. 검색 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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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ari(2010) 역시 젊은층의 모기지 제도 접근성의 취약은 자

가 소유와 출산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물론 해외에

는 전세 제도가 없기에 나타난 해석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세 

역시 고비용이기에 대출의 장기 상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임차가 자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출산 이행에 더 유리하다는 논의도 있다. 실제, 주택 구매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주택 소유자의 비용(계약금, 원리금 상환, 

양도세 등)이 임차 가구의 임대료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

다(Mulder & Wagner, 1998). 또한 주택 구매는 임차와 달리 

보통 장기간의 경제적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계소득 변화 

등이 발생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Mulder, 2006a). 

이와 관련, 주택 소유자들이 임차인보다 덜 출산하고 더 늦

게 출산한다는 연구도 있다(Murphy & Sullivan, 1985; 

Hakim, 2003: 국 사례).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주거 보유 

의식과 주거 안정성 선호가 높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 주거 안

정성과 출산 이행의 긍정적 관계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외 연구에서 말하는 임차는 주로 월세를 뜻하며, 우리 

사회에서 월세가 자가보다 출산에 유리하다는 선행연구는 발

견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 사례의 임차 형태에는 해당되지 않지

만, 우리 사회만의 특수한 임차 형태인 전세가 자가보다 더 

출산을 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용이 저렴해서가 아닌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자가를 확

보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육·교육비나 기타 생활비 외에도 공간적 필요에 의

한 주거 이동 비용을 자녀 양육 비용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출산(혹은 추가 출산)은 추가적인 공간 필요성과 이를 위한 

새로운 주택 마련 수요를 발생시키고, 일반적으로 더 넓은 주

택은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주목하지는 않지만, 공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역시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이며 동시에 소비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에서는 전체 자녀 양육 비용 중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으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있

다(Lino, 2001). Flynn(2017)은 결과적으로 주택 마련 비용 

지출과 자녀 수는 양의 관계를 가지지만(주택 마련 비용과 출

산은 어느 수준까지는 동시에 소비·발생되지만), 주택 마련 비

용이 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출산을 하지 않

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간 경쟁적 관계에 관한 

국내의 몇몇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다. 박천규, 이 (2010)은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은 자가 선택 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분석하 다. 이들은 조기 출산이 내 집 마련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결혼 초기 출산과 보육 비용의 

증가가 주택 소비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높은 주택 마련 비용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축소시킨 결과는 

아니지만 그 향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같은 경쟁 

관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김현식(2017)은 재정패널(1~7차: 

2008~2014년)을 가지고 기혼여성의 출산 위험에 대한 생존

분석을 하 는데, 첫째 자녀는 금융 자산이 3,000만 원을 초

과하는 집단에서 출산 위험이 크게 떨어지고, 둘째 자녀는 부

채가 있을 경우 출산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저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안정적인 주택을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모으기에 출산을 연기하고, 둘째 자녀는 첫째 자녀 출산 시기

의 거주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전세/자가)으로 이동하는 과정

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한편, 부채를 지면서까지 둘째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고 분석했

다.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분석한 김동현, 전희

정(2018)은 부부자금 비율이 높은 경우 자가 점유를 확대시키

지만 총 계획 자녀 수를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높은 주택 

마련 비용이 양육 비용 감소로 이어져 자녀 수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기관 대출이 높은 

경우 자가 점유를 확대시키고 총 계획 자녀 수 역시 증가시킨

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실제 자녀 수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

만, 이는 앞서 살펴본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의 금융

기관 대출이 주택 소유 촉진을 통해 출산 이행에 긍정적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상림, 이지혜

(2017)는 신혼 주거가 차가인 경우, 이후 자가로의 점유 형태 

변화는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산 가능성 자체를 낮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관계는 지역별 

주택 시장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주택 마련 비용은 지역 간 

편차가 큰데(특히 수도권 vs 비수도권), 그 차이는 결국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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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제적 부담 수준과 이에 따른 출산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

이다. 실제, 고가의 주택 시장이 저가의 주택 시장에 비해 출

산을 연기하는 데 보다 향을 미치는 것은 경험적으로 발견

된다(Clark, 2012).3) 김민 , 황진 (2016)은 2009~2013년 

16개 시도의 주택 가격(매매+전세)과 출산의 수준·시기를 분

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고, 출산 시

기가 늦춰지는데 특히 서울에서 그 향이 크게 나타남을 제

시하 다.4) 이상림, 이지혜(2017)는 거주 비용이 비싼 수도권

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자녀 1명만 출산하고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 다.

2. 주거 안정성과 출산 이행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간의 가족과 주택 마련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는 주택 소유 다(Mulder, 2013). 즉 

‘자가’는 가족생활에 적합한 점유 형태로 간주되었다(Mulder 

and Wagner, 1998; Mulder, 2006a; Öst, 2012, Clark, 

2012). 이는 자가가 차가에 비해 가지는 여러 장점에 근거하

는데, 이 중 ‘주거 안정성’은 자가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Saunders, 1990; Hiscock, Kearns, & Ellaway, 2001). 

Mulder(2013)는 주거 안정성을 주택 거주권(점유)의 안전과 

주거지 퇴거로부터의 보호 정도로 설명하며, 전통적으로 자가

가 임차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한

다. 여기에는 주택 소유가 존재론적인 안전을 제공한다는 심

리적 측면까지도 포함된다(Saunders, 199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가족은 다른 가족(예: 부모 공동 거주)과 분리

되어 고유의 주거 공간(주택)을 갖는 것이 사회적 규범인

(Mulder, 2013) 오늘날 사회에서 결혼-출산의 가족 형성 및 

확대에는 주택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들은 임차

에 비해 더 안정적인 자가를 선호한다(Hiscock, Kearns, & 

Ellaway, 2001).

이탈리아 조사자료를 활용한 Vignoli, Rinesi, & Mussino 

(2013)는 부부들의 출산 의도와 주거 상황의 안정감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한다. Holland(2012)는 스웨

덴 사례 분석을 통해 결혼과 주택 소유 모두 미래의 안정적 

삶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부부는 결혼과 주택 소유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두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재정 계

획을 세운다고 보았다. 특히 결혼은 그 자체로 안정적이고 일

종의 장기적 약속을 제공하기에 주택 소유를 위한 (공동)투자

를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ulder(2006a)는 부부는 자

녀가 태어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것보다 첫째 아이를 갖기 

전에 적절한 주택(자가) 확보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주거 이

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일과 가정, 더 나아가 자녀 (학교)교육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첫 출산 이전 시기가 경

제적으로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용이하

다고 분석했다. Clark(2012)는 주택 소유는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 자녀를 기르는 데 필수 요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안정

성과 안전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

공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접근성

은 자녀를 갖기 원하는 부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좋은 학교

에서부터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들로 이는 ‘임대형 이웃’이 

아닌 ‘소유형 이웃’의 관계 속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많은 국외 연구들은 실제 경험적으로 첫 주택 소유가 미혼자

에게서는 보기 드물며, 결혼과 동시에 자주 나타나거나 부모

가 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분석한다(Mulder, 2006a; Öst, 

2012). 또한 임차 가구여도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자가로의 

주택 점유 형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의 

형성과 확장은 주택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말한다

(Mulder & Wagner, 2001; Feijten & Mulder, 2002). 이 밖

에도 주택은 일종의 저축 수단이자 부의 축적이기에 부부의 

재정 상황을 증진시켜 출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Megbolugbe & Linneman, 1993), 주택 가격의 상승은 자산

효과를 발생시켜 출산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기도 한다(김민 , 황진 , 2016).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주택 점유 형태와 출산을 분석한 국

내의 연구들 역시 자가와 출산의 긍정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이상림, 이지혜(2017)는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

널조사(2014~2016) 자료를 통해 신혼 초기의 자가는 출산 이

행에 긍정적 향을 미치고,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성 수준은 

이후의 추가 출산 이행에도 지속적인 향을 미침을 실증적으

3) Clark(2012)는 미국의 대도시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비용의 주택 시장은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등을 통제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을 
3~4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4) 이 연구는 16개 시도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분석했기에 지역별 실증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와 주택 가격과 출산율 
추이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3장)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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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 다. 김경아(2017)는 여성가족패널을 분석한 결과, 

주거 안정성이 높을수록, 즉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순

으로 출산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 다. 이삼식(2013) 역시 무

상이나 자가의 경우 주거 안정성이 높아 평균 출생아 수가 높

고, 주택 점유 형태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출산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배호중, 한창근(2016)은 한

국노동패널을 가지고 2000년 이후 혼인가구의 주택 자산과 

첫 출산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

혼을 시작할 경우 출산 시기를 앞당기고, 신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자녀를 좀 더 일찍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높은 주택 가격이 이른 출산 이행에 미치는 

향은 자가 형태의 점유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천현숙, 이길

제, 김준형, 윤창원(2016) 역시 자가를 소유할수록 결과적으

로 자녀 수가 많음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자가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

을수록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 안정성은 결혼(혼인)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과 이후의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앞서 살펴본 주택 마련 비용

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 맥락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원하는 수준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산을 연

기하거나 포기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은 이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서미숙(2013)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2006, 2009년)와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2004~2009년)를 함

께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할수록 아파트 전세 

거주자는 자가 거주자에 비해 출산 확률이 낮아졌다. 저자는 

주택 가격의 상승은 전세와 같은 임차 가구에게는 주거 비용

과 주택 마련 비용이 더 높아져 출산 연기나 기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는 자가가 전세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아 출산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이론을 지

지하기는 하나, 주택 가격 변화의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 간의 경쟁적 관계도 여실히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3. 주거 면적과 출산 이행

일반적으로 가족은 주거적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를 이동한

다(Kulu & Milewski, 2007). 여기에는 새로운 주택, 더 큰 

주택,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필요성 등 그 배경이 다양하다

(Clark, 2012). 이 중 ‘더 큰 주택’은 출산에 의한 가구원 수 

증가와 관련성이 크다(Clark & Huang, 2003). 출산은 추가적 

개인 공간을 비롯한 더 넓은 주거 공용 공간을 필요케 하고

(Mulder, 2013), 적절한 거주 면적은 가족생활의 안락함을 제

공하는 등 삶의 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강민성, 서원석, 

2018). Ström(2010)은 주택의 형태보다 면적이 출산을 촉진

시킨다고도 하 다. Goodsell(1937)은 스웨덴 도시 지역의 저

출산 원인 중 하나는 1개의 방과 부엌으로 표준화된 주택 공

급으로 인한 주거 공간의 과밀화로, 부부들이 가족 규모를 축

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Goodsell, 1937; Kulu & 

Vikat, 2007, p.3. 재인용). Kulu & Vikat(2007)은 단독주택

에 거주할 경우 아파트 거주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분석을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넓은 주거 공간을 제시하 다. 물론 

공간적 필요의 정도는 당시 사회적 공간 규범의 향을 받으

며, 가구 형태, 사회적 부의 정도, 도시와 농촌 등의 지리적 

특성, 국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Mulder, 2013). 

이처럼 주거 면적은 출산 이행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출산 당시 거주 주택의 면적이 충분하다면 상관없겠

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은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주거 이동은 추가 출산과 특히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Deurloo, Clark, & Dieleman, 1994; 

Kulu & Vikat, 2007; Ström, 2010). Deurloo, Clark, & 

Dieleman(1994)은 첫째아보다 둘째아 출산 시 공간적 필요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는 Flynn(2017)의 

주장처럼 주택 마련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택 마련과 출

산에 의한 가구원 수 증가는 동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주거 면적과 출산 이행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출산이 공

간적 필요를 증대시킨다는 배경적 설명에서는 많이 다루지만, 

주거 안정성이나 주택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이하에서는 소수지만 주거 면적과 출산 간 관계를 

분석한 일부 연구와 출산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본다. 

주거 면적과 출산 이행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에

는 정윤혜, 신화경(2018), 이삼식(2013), 천현숙, 이길제, 김

준형, 윤창원(2016), 천현숙 외(2012)가 있다. 정윤혜, 신화경

(2018)은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무자녀 신혼부부는 방이 2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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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자녀가 1명 또는 2명 이상인 경우 방이 3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 다. 이삼식(2013)은 20~39

세 유배우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평균 

출생아 수는 주거 면적 115㎡ 이상의 주택의 경우 2.03명, 

82~115㎡는 1.83명, 82㎡ 이하는 1.74명으로 주거면적이 넓

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많다고 분석하 다.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2016)은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

사에서 15평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소형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자녀 수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자녀가 있든 

없든 출산(추가 출산) 연기 결정을 늘린다는 것을 밝혔다. 또

한 천현숙 외(2012)는 2010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자녀 수

가 많을수록 가구당 주거 면적과 사용 방 수가 증가하고, 3자

녀 이상 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단독주택·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소비의 감소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

다. 이 연구가 주택 유형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소비 변화를 설명했다면, 강민성, 서원석(2018)은 출산 

이행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주택 점유 형태 측면에

서의 주거 면적과 소비 변화를 제시했다. 주거실태조사(2006, 

2016)를 활용한 이 연구는 가족 형성기(결혼)와 확장기(출산/

양육)에 있는 가구 중 차가는 자가에 비교해 주거 비용이 적게 

들기에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구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주거 면적 추가 소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

면, 자가의 경우 원하는 면적보다 좁은 면적의 주택을 구매함

으로써 주거 불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용석, 성주

한, 윤 식(2016) 역시 자녀의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규모가 큰 주택이 필요한 상황은 임차의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고 보았다. 

주거 면적과 출산과 관련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출산은 

추가적 공간 필요를 발생시켜 일반적으로는 자녀 수가 많아질

수록 가구의 주거 면적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

나 높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인해 주거 소비를 축소하는 방향

으로 주택 유형이나 점유 형태를 조정하기도 한다. 더불어 (새

로운 주택 마련이 어렵다면) Goodsell(1937),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2016)의 연구처럼 주거 면적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이후의 추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주거 면적은 출산 이행에 의한 공간적 확대의 

필요라는 배경적 측면에서 일종의 당연한 결과로 다뤄졌지만, 

앞서 살펴본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과도 연관되며, 주거 

면적 그 자체로도 출산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

성, 주거 면적은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의 관계에서 배타적이

지 않고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늘 변화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부들은 주택 마련과 출산을 고민하

고 선택하되, 그 양상은 특정 출산에 한정되지 않고 생애 전 

출산에 걸쳐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

행연구들은 총(현재) 자녀 수, 평균 출생아 수, 출산 계획(계획 

자녀 수)을 종속 변수로 분석하거나 특정 출산(예: 첫째아 출

산)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시에 현재 또는 

신혼 초와 같은 특정 시점의 주거 및 가계 상황을 토대로 분석

함에 따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 다. 또한 특정 대상(예: 신혼부부) 중심의 분석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과 주택 마련의 

상호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현식(2017)은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으

나, 자산과 소득에 초점을 둔 연구로 본 연구와 관심사가 다르

며 분석 데이터의 종류와 시기도 다르다.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및 변수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상호 연관성과 메커

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

년 조사를 통해 수집, 구축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자료를 사용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들을 추적 관찰하는 

형식을 취한다. 분석은 12차(2009년)~21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 는데, 12차 조사를 시작 시점으로 한 것은 이전 조사

까지 한계로 지적됐던 표본의 전국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표본 추가가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한국

노동연구원,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자료를 시작

으로 2018년까지 총 10년의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자는 

가임기를 고려한 15~49세 기혼여성이며 이들의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되, 넷째아 이상의 출산 이행

은 그 사례가 매우 적어 셋째아 출산까지 관측된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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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산 행위가 관측 기간 내 개인-기간(person-period)

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10년의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관측된 개인들이 포함되는 센서링(censoring) 조

건이 적용된다. 예컨대, 12차 조사 시점에서는 미혼이었지만 

이후 결혼한 여성은 결혼 이후가 관찰 시작 시점으로 반 되

고, 12차 조사 이전에 이미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은 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 대상부터 포함된다. 이러한 원리는 10년의 총 

관측 기간 동안 사건(출산 이행)을 경험한 여성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사건 발생까지의 관측 자료만 분석에 

고려된다. 즉, 첫째아 출산 이행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모든 관

측이 포함되지만,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 이행은 각각 첫째아, 

둘째아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에 한해 첫째아, 둘째아 출

산 이후의 관측 자료가 분석된다. 만약 10년의 관측 기간 동안 

첫째아만 출산했다면, 이 여성은 셋째아 출산 이행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센서링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연령 조

건(15~49세)은 동일하다. 이렇게 구축된 15~49세 기혼여성

의 관측 자료는 결과적으로 개별 여성 사례가 여러 시기 동안 

각기 다르게 관측된 것이 종단적으로 누적된 형태가 된다. 때

문에 분석 대상에 대한 주요 특성(기초 통계량)은 특정 시점

(여기서는 12차 조사)을 기준으로 <표 1>에 제시하 다. 12

차 조사 기준 첫째아 출산 이행 분석에 포함된 여성은 2,322

명, 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에 포함된 여성은 1,844명, 셋째아 

출산 이행 분석에 포함된 여성은 350명이며, 조사 회차별로 

그 수치는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 변수는 출산 이행 여부로 출산 

순위(첫째아~셋째아)별 출산 경험을 이항(binary)으로 구분, 

출산을 했을 경우 1의 값을 가진다. 2장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 출산 이행 여부

와 연관된 변수들은 크게 여성의 개인 특성, 가계의 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으로 구성된다. 

여성의 개인 특성에는 혼인 연령, 출산 연령,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가 해당된다. 여기서 출산 연령은 출산 순위별 이

행에 있어 첫째아 출산 연령(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과 둘째

아 출산 연령(셋째아 출산 이행 분석)이 분석에 활용된다. 교

육 수준은 최종 학력 기준 총 교육 이수 기간(년)의 연속 변수

이고, 종사상 지위는 더미 변수로 상용직이 준거 집단이 된다. 

이러한 여성의 개인 특성 변수는 모형 분석에 있어 통제 변수

로 사용된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 변수로는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소비(균등화), 거주주택 외 주택·건물 보유 여부(보유=1), 

금융자산, 부채가 포함되며, 가구소득과 가구소비는 각기 다

른 가구 규모를 고려하고자 균등화하 다. 여기서 가구소비는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일종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 마련 비용을 자녀 양육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처럼(Lino, 2001; Flynn, 2017) 우리가 흔히 인

지하는 보육·교육비 외에도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일상의 

소비 지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자녀 양육 비용은 본 연구가 분석 대상

자들을 종단적으로 추적 관찰한다는 측면에서 그 발생과 변화

가 분석 모형에 반 된다. 예컨대, 첫째아 출산에 따른 자녀 

양육 비용의 발생은 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의 가구소비 변수

에 반 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자산과 부채는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며 준거는 모두 0원이 기준이다. 부채의 경우, 분석 자

료가 금융/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의 항목으

로 조사된 관계로 주택 마련 관련 부채를 구분할 수 없어 총 

부채 금액을 활용하 다.5) 그러나 주택 마련은 주택담보대출

이나 전세금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이나 친인척·지인

을 통한 부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출산의 

선택과 이행은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측

면에서 총 부채 금액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주거 특성 변수에는 

거주지, 주택 점유 형태, 주거 면적,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

거비 비율이 투입된다. 거주지는 수도권 여부를 뜻하며(수도

권=1),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범주를 구

분하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가를 기준으로 범주별로 더미변수

를 만들어 분석한다. 주거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 

초과가 준거 집단이며, 분석은 60㎡ 이하, 60㎡ 초과 85㎡ 이

하 범주가 각각 더미변수로 구성된다. 제시된 60㎡ 이하, 85

㎡ 이하의 주거 면적은 현재 정부의 각종 주택 관련 대출(예: 

디딤돌 대출)이나 공공주택사업(예: 신혼희망타운)에 활용되

는 기준이며, 특히 85㎡는 주택 관련 대출의 상한선이다.6) 또

한 현재 「주택법」 제2조제6항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1세대

5) 그 외의 항목으로 전세금이 있기는 하나, 주택 마련에만 해당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도 같은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택 마련 관련 부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택 구매와 관련된 부채 항목은 따로 조사되지 않았다.

6)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2021. 7. 13. 검색 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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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표본의 주요 특성
(단위: %)

변수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셋째아 출산

여성
개인
특성

혼인 연령(세) 25.73(3.61) 25.21(3.34) 24.47(3.16)

출산 연령(세) 27.08(3.96) 29.31(3.87) 32.01(4.0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1.08 1.19 1.71

중학교 졸업 1.38 1.19 1.71

고등학교 졸업 54.35 57.97 60.57

2년제 대학 졸업 0.95 0.54 0.57

4년제 대학 졸업 21.23 19.31 18.57

대학원 이상 21.02 19.79 16.86

종사상 지위

상용직 46.90 46.42 52.57

임시직/일용직 29.41 28.42 16.57

비임금근로자 9.95 10.03 12.00

무직 13.74 15.13 18.86

가계
경제적
특성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 4.99(0.68) 4.98(0.68) 4.78(0.78)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비(균등화) 4.78(0.39) 4.79(0.39) 4.70(0.40)

거주주택 외 
주택·건물 보유 여부

보유 12.66 12.91 12.00

미보유 87.34 87.09 88.00

금융자산

없음(0원) 34.11 35.20 41.43

3천만 원 이하 51.55 49.89 47.71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8.53 8.73 5.71

6천만원 초과 5.81 6.18 5.14

부채

없음(0원) 40.51 38.61 37.14

5천만 원 이하 38.57 38.39 41.4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1.53 12.53 11.43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68 4.18 3.43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37 2.55 2.57

2억 원 초과 3.33 3.74 4.00

주거
특성

거주지
수도권 50.17 49.13 43.14

비수도권 49.83 50.87 56.8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55.81 56.56 52.00

전세 28.64 28.58 26.86

월세 11.15 10.47 14.29

기타 4.39 4.39 6.86

주거 면적

60㎡ 이하 20.16 18.76 19.71

60㎡ 초과 85㎡ 이하 35.27 35.25 34.29

85㎡ 초과 44.57 45.99 46.00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9.94(28.26) 9.71(26.34) 12.01(29.11)

N 2,322 1,844 350

주: 1) 시변, 시불변 변수는 최초 관측 시점인 2009년(12차) 기준의 수치임.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당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 

중 혼인 연령, 출산 연령과 같은 일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는 관측 기간 내 시변(time-varying)의 특징을 띤다.

2. 분석 방법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상호 연관성과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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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

석 방법은 이산형 해저드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

이다. 이는 한 개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이들의 출산 리스크를 관측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자료는 

long-form 형태의 개인-기간(person-period) 자료로 구축되었

다. 본 연구에서 출산(event)이 측정되는 시간()은 연령에 기

초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준선 해저드(baseline hazard)

를 도출하는 기반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 log    

        
  





    이때, 는 개인 의 시간 에서의 출산 리스크,  는 개인 의 

번째 공변량을 뜻하며, 시변(time-varying)의 형태를 띰. 

Ⅳ. 분석 결과: 출산 순위별 이산형 해저드 
모형의 추정 결과

<표 2>~<표 4>는 출산 순위별 이산형 해저드 모형의 추정 

결과를 각각 4가지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모형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출산 순위별 기준선 해저드(baseline 

hazard)로 혼인 후(혹은 최초 관측 후) 특정 시점까지 출산 

이행(경험)이 없음을 조건으로 할 때 특정 시점에서 출산을 

이행(경험)할 확률을 가리킨다. 여기서 특정 시점은 연령이 기

준이 되며,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출

산 이행 확률이 높아지나 일정 연령에 이르면 출산 이행 확률

이 감소하는 비선형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모형 2~3은 기준

선 해저드와 함께 가계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 특성을 중심으

로 구분한 모형으로 통제 변수로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 혼인 연령,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이전)출산 연령(둘째

아, 셋째아 출산 모형에 한함)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모형 1~3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모형이다.

먼저 첫째아 출산을 살펴보자. 모형 2에서는 다른 여타 변

수들을 통제했을 때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소비(균

등화), 금융자산, 부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로그(ln) 월평

균 가구소득(균등화)은 출산 이행과 정적(+),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비(균등화)는 부적(-) 연관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부채를 좀 더 살펴보면 준거 집단인 부채가 없는 경

우에 비해 5천만 원 이하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26%, 2억 

원 초과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72% 정도 출산 이행 해저드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3에서는 주택 점유 형태와 주

거 면적,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난다. 전세가 자가보다, 주거 면적 85㎡ 초과에 

비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

우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출산 이행과 부적(-)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전세는 자

가에 비해 출산 이행 해저드가 1.5배 높으며, 주거 면적 60㎡ 

이하와 60㎡ 초과 85㎡ 이하는 85㎡ 초과에 비해 각각 1.6배, 

1.8배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 모형 4의 분석 결과는 다른 여타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 부

채, 주택 점유 형태, 주거 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그 경

향은 다른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통제 변수들 

중에는 혼인 연령과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종사상 지위만 유의하다. 특히, 모형에 상관없이 여성의 종사

상 지위가 무직인 경우 상용직에 비해 출산을 경험할 개연성

이 높아진다. 모형 2와 3에서는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 업

자,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상용직에 비해 출산 이행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 3>은 둘째아 출산에 관한 이산형 해저드 모형

의 분석 결과이다. 모형 2에서는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비(균

등화)와 부채(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며, 각각 부적(-), 정적(+) 연관성을 보인다. 첫째

아 출산에서는 부적(-) 연관성을 보 던 부채가 둘째아 출산에

서는 그 방향성이 뒤바뀐 점이 특징적이며, 통계적 유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채 범주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부채의 경우,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둘째아 출산 이행 해저

드가 3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3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주택 점유 형태 중 전

세에 한정되고, 여전히 자가에 비해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더 

높다. 모형 4에서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둘째

아 출산에서도 전세는 여전히 자가에 비해 출산을 경험할 개

연성이 높다는 것이다(모형 4 기준, 자가에 비해 출산 이행 

해저드가 28% 정도 높음). 한편, 통제 변수들의 향력은 첫

째아 출산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아 출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던 혼인 연령과 교육 수준은 둘째아 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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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첫째아 출산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연령 1.442 *** 1.403 *** 1.395 *** 1.353 ***

연령 제곱 -0.022 *** -0.022 *** -0.022 *** -0.021 ***

여성
개인
특성

혼인 연령 -0.026 -0.023 -0.024 

교육 수준 0.015 0.033 0.020 

종사상 지위
(vs: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0.105 -0.063 0.055 

비임금근로자 0.435 † 0.428 † 0.402 

무직 1.078 *** 0.989 *** 1.105 ***

가계
경제
적 
특성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 0.667 *** 0.622 ***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비(균등화) -0.424 * -0.324 

거주주택 외 주택·건물 보유 0.053 0.086 

금융자산
(vs: 0원)

3천만 원 이하 0.010 -0.079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0.078 -0.052 

6천만 원 초과 -0.523 † -0.479 

부채
(vs: 0원)

5천만 원 이하 -0.295 * -0.230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0.290 -0.191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215 0.362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0.448 -0.240 

2억 원 초과 -1.274 * -0.998 †

주거
특성

거주지(vs: 비수도권) -0.153 -0.165 

주택 점유 형태
(vs: 자가)

전세 0.404 ** 0.305 *

월세 0.138 -0.107 

기타 0.015 -0.016 

주거 면적
(vs: 85㎡ 초과)

60㎡ 이하 0.475 ** 0.503 **

60㎡ 초과 85㎡ 이하 0.612 *** 0.598 ***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0.025 * 0.000 

상수항 -24.641 *** -25.010 *** -24.032 *** -24.964 ***

Number of obs 3,086

LR  242.77 *** 350.79 *** 355.72 *** 379.47 ***

Log likelihood -891.46 -837.44 -834.98 -823.11

주: †p<.1, * p<.05, ** p<.01, *** p<.001

서 각각 정적(+)인 연관성이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모

형에 상관없이 첫째아 출산과 동일하게 무직이 상용직에 비해 

출산을 경험할 개연성은 높지만, 비임금 근로자는 유의하지 

않다(모형 2, 3 기준). 특히 통제 변수로 추가된 첫째아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둘째아 출산 이행 개연성이 낮아지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만혼을 비롯한 주택 마련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첫째아 출산이 연기됨에 따라 전체 가임 

기간 측면에서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수 있는 또는 연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의 감소로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7)

7) 한편, 여성의 학력과 출산 이행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다양하고 분분하지만, 둘째아 출산 이행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2019) 
연구가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997~2017년까지의 통계청 출생 통계를 분석한 이 연구는 최근에 올수록 고등학교 이하 여성이 차지하는 
둘째아 출산 비중이 감소하고, 출산 진도비도 대학 이상 여성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학 이상 학력의 여성은 큰 변화가 없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아 출산 이행을 더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출산이 증가된다기보다는 저출산의 흐름에서 
저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고학력 여성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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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둘째아 출산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연령 1.786 *** 1.838 *** 1.797 *** 1.796 ***

연령 제곱 -0.028 *** -0.028 *** -0.028 *** -0.028 ***

여성
개인
특성

혼인 연령 0.099 ** 0.112 ** 0.101 **

첫째아 출산 연령 -0.188 *** -0.198 *** -0.193 ***

교육 수준 0.069 ** 0.049 * 0.066 **

종사상 지위
(vs: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0.096 -0.059 -0.092 

비임금근로자 0.056 0.073 0.067 

무직 0.639 *** 0.708 *** 0.604 ***

가계
경제적 
특성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 0.070 0.034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비(균등화) -0.561 ** -0.593 **

거주주택 외 주택·건물 보유 0.071 0.053 

금융자산
(vs: 0원)

3천만 원 이하 -0.042 -0.058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0.339 -0.362 

6천만 원 초과 0.008 0.008 

부채
(vs: 0원)

5천만 원 이하 0.055 0.068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0.294 † 0.321 †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010 0.030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0.095 0.117 

2억 원 초과 0.092 0.146 

주거
특성

거주지(vs: 비수도권) -0.012 -0.013 

주택 점유 형태
(vs: 자가)

전세 0.204 † 0.243 *

월세 -0.211 -0.192 

기타 0.052 -0.002 

주거 면적
(vs: 85㎡ 초과)

60㎡ 이하 -0.105 -0.215 

60㎡ 초과 85㎡ 이하 0.104 0.059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0.001 -0.001 

상수항 -30.413 *** -27.289 *** -28.884 *** -26.183 ***

Number of obs 5,988

LR  360.21 *** 480.05 *** 471.79 *** 489.67 ***

Log likelihood -1227.28 -1167.35 -1171.49 -1162.55

주: †p<.1, * p<.05, ** p<.01, *** p<.001

마지막 분석인 셋째아 출산 이행의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 다. 이 분석 결과의 특징적인 점은 앞서 첫째아, 둘째아 

출산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 부

분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제 변수에 해당하는 혼인 연

령, 둘째아 출산 연령, 종사상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난다. 이는 셋째아 출산은 가계의 경제적 특성이나 주거 특

성보다는 여성의 개인 특성이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가리킨다. 혼인 연령이 높을수록, 무직이 상용직에 비해 셋째

아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높은 반면, 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둘째아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셋째아 출산을 

경험할 개연성은 낮아진다. 다만, 주거 특성에서 주거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60㎡ 초과 85㎡ 이하의 주

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85㎡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

해 셋째아 출산 이행 해저드는 34% 정도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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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셋째아 출산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연령 1.501 *** 1.578 *** 1.545 *** 1.538 ***

연령 제곱 -0.024 *** -0.025 *** -0.025 *** -0.025 ***

여성
개인
특성

혼인 연령 0.138 * 0.136 * 0.136 *

둘째아 출산 연령 -0.175 ** -0.171 ** -0.166 **

교육 수준 -0.007 -0.034 -0.017 

종사상 지위
(vs: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0.009 0.163 0.028 

비임금근로자 0.665 0.657 0.581 

무직 0.824 ** 0.917 ** 0.772 **

가계
경제적 
특성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 -0.255 -0.550 

로그(ln) 월평균 가구소비(균등화) -0.109 0.060 

거주주택 외 주택·건물 보유 -0.173 -0.201 

금융자산
(vs: 0원)

3천만 원 이하 -0.046 -0.048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0.077 -0.096 

6천만 원 초과 0.181 0.112 

부채
(vs: 0원)

5천만 원 이하 0.086 0.09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0.250 -0.246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013 -0.017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0.198 0.212 

2억 원 초과 0.231 0.251 

주거
특성

거주지(vs: 비수도권) -0.227 -0.182 

주택 점유 형태
(vs: 자가)

전세 0.135 0.110 

월세 -0.009 0.060 

기타 0.516 0.379 

주거 면적
(vs: 85㎡ 초과)

60㎡ 이하 -0.228 -0.357 

60㎡ 초과 85㎡ 이하 -0.344 -0.422 †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0.000 -0.019 

상수항 -26.520 *** -25.117 *** -26.073 *** -23.459 ***

Number of obs 14,852

LR  205.41 *** 241.73 *** 242.27 *** 248.82 ***

Log likelihood -551.37 -533.21 -532.94 -529.67

주: †p<.1, * p<.05, ** p<.01, *** p<.001

Ⅴ. 결론 및 제언 

기존의 연구들은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에 있어 총(현재) 

출생아 수나 평균 출생아 수, 출산 계획(계획 자녀 수)을 종속 

변수로 분석하거나 특정 출산(예: 첫째아 출산)에 한정된 흐름

이 있었다. 동시에 현재 또는 신혼 초와 같은 특정 시점의 주

거 및 가계 상황을 토대로 분석함에 따라 출산 이행 당시의 

여러 상황적 여건에 대한 반 이 미흡했고,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에 대한 분석 자체도 주의 깊게 다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 이행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

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출산 순위별로 분석 대

상자들을 추적 관찰하 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가 둘째아 

출산 이행까지 자가보다 출산 이행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게다가 주거 안정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월세는 

자가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높은 

주거 안정성이 출산 이행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다. 그렇다고 주거 안정성이 낮을수록 출산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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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 떨어지는 반대의 결과도 아니다. (분석 결과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세를 준거 집단으로 할 경우, 

둘째아 출산까지 전세가 월세보다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모형 4 기준 분석 결과).8) 이러한 결과는 곧 

전세가 출산 이행에 가장 유리한 주택 점유 형태로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월세와의 비교는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에

서 해석한다 하더라도, 주거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자가

는 왜 전세보다 출산 이행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날까? 

사실 이에 대한 해석은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 유자녀 초혼 부부 중 70.7%는 3차년도까지 첫째

아를 출산, 둘째아는 4차년(12.0%), 5차년(10.1%)에 많이 출

산했으며, 평균 자녀 수는 1.16명을 기록했다.9) 반면,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까지의 초혼 신혼부부 중 주택을 소유한 부

부의 비율은 42.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혼인 5년 차도 

44.1%만이 주택을 소유했다(통계청, 2020a). 즉, 주택을 소유

하지 못한 채 출산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

가 혼인 5년 차까지도 채 2명이 안되는 출산 수준을 고려할 

때,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무주택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

당히 높음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출산은 혼인 후 길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

지는 반면, 완전한 주거 안정성 확보(자가)는 이를 넘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이것이 출산 이행과 주거 안정성이 무관하다는 것

을 뜻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심화되

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전체적

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이다. 그 이면에는 높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자가)될 때까지 혹

은 자가라 하더라도 부채 상환 등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할 때까지 출산(추가 출산)을 억제 또는 연기하

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이 전체적인 출산 규모를 늘리

거나 출산 수준을 높인 것이 아니다. 결국, 저출산의 흐름 속

에서 자가 확보를 위한 출산 억제 내지는 연기 현상과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자가 확보의 현실적 한계로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현상이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10) 그

러나 이 역시 전세와 자가의 상대적 비교의 차원일 뿐 출산(추

가 출산)을 억제 또는 연기하는 메커니즘은 이미 우리 사회에

서 상당한 목돈에 해당되는 전세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가 안정적일수록 출산 이

행에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여전히 지지된다. 

분석된 결과는 높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인한 것이지 자가의 

높은 주거 안정성 자체가 출산 이행을 늦추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만약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할 당시 주거 안정성이 

경제적 부담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온전히 확보되었다면 가족 

형성 시기를 좀 더 앞당기거나 출산 이행의 가능성을 더 높

을 것이다. 

한편, 둘째아 출산 이행까지도 전세가 자가에 비해 출산 이

행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혼부부의 주

거 안정성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출산 이행에 따른 자녀 양육 비용 부담과 결부되면 더욱 심화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여기에는 2장에서 언급했던 자녀

의 출생에 따른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

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전세를 선택하는 경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첫째아 출산 분석 결과

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6천만 원 초과인 집단은 금융자산이 

없는 집단에 비해 출산 이행 개연성이 낮게 나타났다(모형 2 

기준). 이는 김현식(2017)의 분석처럼 주거 안정성 확보 등 

만족할 만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출산

의 연기(혹은 포기)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 역시 첫째아 출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모형 2에서는 5천만 원 이하와 2억 원 초과에서 부채가 

8) 월세(준거 집단: 전세): 첫째아 Coef.-0.412, 둘째아 Coef.-0.436 / 유의수준 0.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9) 여기서 각각의 비율은 5년차 초혼 부부(무자녀 포함) 전체 212,287쌍에 대한 비중을 뜻한다. 예컨대, 혼인한 지 4년 차에 둘째아를 낳은 초혼 

부부 수는 25,386쌍으로 전체 초혼 부부의 12.0% 수준이다.
10) 자가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떨어짐에도 출산을 선택·이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이지만,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출산 여부와 시기에 대한 규범, 출산·자녀·가족에 대한 개인별 가치관, 장기간의 자녀 양육 과정과 결부된 미래의 경제활동 가능성과 
기대소득 등 다양한 배경과 요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상세히 다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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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 비해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낮았고, 모형 4에서

는 2억 원 초과에서 그러했다.

이 결과는 부채가 출산 이행에 부적(-)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모든 부채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이면에 다른 메커

니즘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전세나 자가 

관련 주택 마련 자금에 대한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과 연관지

어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은 기본적으

로 높은 주택 마련 비용의 부담을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분산

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설령 부채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대출 상환을 부담 가능한 선으로 낮출 수 있다면 주택을 마련

하여 출산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장기 상환 

대출 지원 정책은 높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의 부적(-) 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11) 그러나 이것이 부채 자체가 출산 이행에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부채 없이 저축만으로 주택을 마

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 초과되는 부채는 여전히 출산 

이행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적 고려가 있더라

도)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한 기혼부부들의 주관적 상한이 있음

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모형 2와 4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난 (로그)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은 부채 상환의 

경제적 역량으로서 정부의 장기 상환 대출 지원 정책과 같은 

상쇄 효과의 또 하나의 기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12) 그 

밖에 주택 가격 수준의 차이로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주지

(수도권 여부)가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

다. 첫째아 출산 이행의 경우, 준거 집단인 85㎡ 초과에 비해 

85㎡ 이하의 주거 면적 전 구간에서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셋째아 출산 이행에서는 60㎡ 초과 85

㎡ 이하에서 부적(-)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출산을 할수록 

보다 넓은 주거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둘

째아 출산 이행에서는 85㎡ 초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주거 

면적 구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

가 분석 대상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째아를 출산한 주택 규모에서 둘째아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둘째아 

출산으로 인한 추가 면적의 필요를 주거 면적 85㎡ 이하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60㎡ 이하의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경우 둘째아를 

양육하기에 비좁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나, 둘째아 출산 이

행 분석에서 준거 집단을 60㎡ 초과 85㎡로 해도 통계적 유의

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결과표 미제시). 이 결과는 본 연구가 

출산 이행 당시의 면적을 고려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

다. 만약 출산 직후의 이른 시기가 아닌 자녀의 성장에 따른 

추가 면적 소요(예: 개인 공간)가 향후에 발생할 경우, 더 넓은 

면적으로의 주거 이동 필요성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 외에도 주거 면적과 출산 이행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60㎡ 초과 85㎡ 이하의 주거 면적 구

간이 85㎡ 초과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60㎡ 이하를 

준거 집단으로 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결과표 미제시). 이는 곧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째아 출

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국

민주택규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각종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정책의 주거 면적 상한 기준이 85㎡ 이하인 것에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13) 즉, 정부의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이용

11) 둘째아 출산 이행 역시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대체로 부적(-)인 경향을 보 던 첫째아 출산 이행과는 
달리 정적(+)인 연관성을 보 다. 통계적 유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채 구간에서 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주택 관련 부채의 장기 상환적 특성과 함께 가족생활을 진행하면서 부채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추가 출산의 여지가 생긴 경우, 
둘째아 출산 전 거주하던 주택보다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계청(2020b) 출생통계를 가지고 본 연구의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2009~2018년까지의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분포를 분석해 보면, 첫째아 비중은 2009년 51.8%에서 2018년 54.1%로 증가하고, 
둘째아 비중은 38.2%에서 35.8%, 셋째아 이상은 9.4%에서 8.5%로 감소한다(미상 제외). 즉, 전체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서 추가 출산(특히 둘째아) 
감소의 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 결과는 부채가 없으니 출산을 더 하는 것이 아닌 부채를 지면서까지 
둘째아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그 이면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아 출산 이행과는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하겠다.

12) 동시에 정부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정책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TI 기준이 되기도 하며,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다. 
13) ‘각주 6’에 언급된 100㎡ 기준에 있어 가족 형성 및 확대 시기에 해당되는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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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셋째아 출산

에서는 부적(-) 연관성을 보여 셋째아 출산 이행에 따른 추

가 공간의 필요가 발견되었다. 

한편, 이 외에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우선, 출

산 순위에 상관없이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무직인 경우, 상용

직에 비해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과 관

련된다. 본 연구가 출산 당시의 상황을 반 한다는 것을 고려

할 때, 무직의 경우 출산을 앞두고 경력단절이 되었을 가능성, 

상용직은 경력단절의 위험성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

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14) 이삼식, 최효진

(2014)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순위별 출산 이행(첫째아, 둘째아 대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첫째아, 둘째아 모두 부정적인 향을 

미쳤고,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선호와 증가, 기존의 남성 

중심 부양 모델이 성립되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들의 고

용 안정성 확보는 출산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소

임을 가리킨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들의 향력이 

대부분 사라진 셋째아 출산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 모형에 상관없이 (로그)월평균 가구

소비(균등화)가 많을수록 출산 이행 개연성이 낮아진 것도 특

징적이다. 이 부분은 둘째아 출산 이행 분석에서 첫째아 출산

에 따른 자녀 양육 비용이 가구소비 변수에 반 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의 자녀 

양육 비용이 막연히 예상되는 부담이었다면, 둘째아 출산 이

행에서는 실제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체감되는 비용으로 작용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셋째아 출산 이행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기서 파악할 수 없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

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출산 이행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아 출산 이행까지 전세는 출

산 이행에 가장 유리한 주택 점유 형태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

을 토대로 한다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를 그나마 완화한 기제

(경로)라고도 볼 수 있다. 주거 안정성과 출산 이행 간 일종의 

타협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

한 출산 연기 또는 포기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

며, 자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용이 많이 높아진 전세도 예외

가 아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주택 가격은 급격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출산 이행 자체가 가구(가정)의 역량을 넘어서는 방

향으로 사회구조적 흐름이 전개·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전세가 지금의 자가와 같이 마련 자

체가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된다면, 저출산 현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는 뼈아픈 상황의 전개다. 전세가 완전한 주거 안정

성을 제공하지 않는 점은 월세와 공통되지만, 그 수준은 확연

한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고정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축적 

가능성 측면에서 월세가 가지는 출산 이행의 부정적 향은 

매우 크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 주택에 대한 공급과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도 고민해볼 수 있다. 

둘째, 가족 형성 시기의 첫 주택 마련에 대한 획기적이고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둘째아 및 셋째

아 출산 이행 분석에서 이전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출산 

이행의 개연성이 낮아졌다. 즉, 첫째아 출산 이행을 최대한 연

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형성을 

늦추지 않게 하고 가족 형성 후에는 출산(첫째아)에 따른 양육 

비용과 주택 마련 비용의 동시적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가족 형성 시기의 첫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다. 우선, 시세 대비 저렴한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의 충분한 확대가 필요하고, 신혼희망타운과 

같이 특화된 공급도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비용 지원과 관련

해서는 첫째아 출산 이행 분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택 마련 

비용의 분산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최근의 신혼

가구 대상 40년 모기지 도입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지금과 같이 주택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가족 형성 시기의 실 수요자에게 특화된 보다 강

력한 비용 지원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생애주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52.7%에 해당된다(통계청, 2020a). 
14) 실직 외에도 승진이나 임금 상승 등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경력단절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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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고려한 상환 방식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혼인 초기에 

출산을 고민하고 출산 이행 시 자녀 양육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시 거치 기간을 일정 기한 내에

서 유연하게 두고, 해당 기간에는 자유롭게 원금을 상환하게 

하여 출산 이행 연기를 완화시키는 것이다.15) 하지만, 더 중요

한 것은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개입과 실효성 확보다. 정부

의 대출 지원 제도가 주택 마련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흔히들 말하는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조장한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낮

은 수준의 출산 이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채

를 지면서까지 둘째아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메커니즘이 있음

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향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행

보다 넓은 주거 면적 유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결과 중 하나는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

은 면적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상한인 85㎡에 가까

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적 측면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 면적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85㎡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신혼부부에게 더 특화

된 공급 정책이라 칭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보육·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은 오히려 60㎡ 이하 

면적의 주택만을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예산의 제약

성과 현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합리적 선

택일 수는 있지만, 향후 공급 확대 과정에서는 이들의 수요를 

반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더 넓은 면적은 자녀가 커감

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면적 소요를 감당하기 용이하며, 무엇

보다 삶의 질 측면에서 주거 공간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안락

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가용성 한계로 연구 모

형 설계에 있어 다음의 아쉬움과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출산 

선택과 이행에 향을 미치는 출산·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

을 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신혼부부 통계에서 확인

한 혼인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향, 셋째

아 출산 이행 분석 모형에서 대다수의 가계 경제적 특성과 주

거 특성 변수가 향력을 잃은 점 등은 가치관의 연관성과 중

요성을 예상하게 하는 발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출산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더라도 무자녀 가치관을 

가진다면 출산 이행은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유사한 

맥락에서 주택 마련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나 주거 

관련 부채의 명확한 구분과 수준 등이 고려되지 못한 점도 섬

세하고 정밀한 연구 모형 설계 측면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의 상호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출산 순위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한 분석 결과

와 함의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일반적 공감대 수준

을 넘어 심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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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정책연구실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
출산, 인구, 돌봄, 주거이며, 현재 지역인구, 초등돌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hinhwee@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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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신혼가구 보금자리론은 거치 기간이 없고, 디딤돌대출은 1년 거치가 가능하다. 여러 대출 상환 방식이 있으나 둘 다 원금과 
이자의 분할 상환이 전제되어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2021. 7. 13. 검색 및 인출). 이 외에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과의 다양한 조합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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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Keywords: Fertility by Each Parity,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